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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7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8.

(3) 회 부 일 : 2025. 8.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

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운수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복지 수

준 등으로 인하여 운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 버스 운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

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4 신

설).



- 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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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신설(김주영의원안)

* 김주영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7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

105조의4 신설)

◦ 대상: 운송사업용으로 일반과세자로

부터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

재

◦ 환급액: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기자

재 구매 또는 수입 시 부담한 부가

가치세

◦ 환급대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

합 또는 연합회

◦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

◦ 복지기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급세액 전액을 조합 또는 연합회

에 지급

◦ 사후관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가 환

급세액 미지급시 미지급환급세액, 이

자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 환급절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

급절차 규정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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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

여 구입하는 기자재1)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

세 환급을 적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액 사후 환급제도의 적용대상에 노선버스 운

송사업용 기자재2)를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3)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

는데,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동 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노선버

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노선버스는 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

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

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 개정안은 환급대상 노선버스운송사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

에서 기자재의 범위를 예측하기에 한계까 있으므로 기타 재료비 전체로 부속품비, 오일류, 소모공구, 타이

어 등이 이에 해다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

제52조의2(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

선버스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출연금(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한

기자재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환급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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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②농어촌버스, ③마을버스, ④시외버스로 구분됨.4)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업종분류]

구분 운행형태 운행지역 인·면허 운임결정

시내
버스

광역급행형 대도시권내 대광위* 대광위

직행좌석형
시의 단일행정 구역

* 기점 행정구역 경계부터 30km 이내
초과 운행 가능

시장
대광위

시·도지사
대광위

좌석형

일반형

농어촌
버스

직행좌석형
군 단일행정 구역

* 기점 행정구역 경계부터 30km 이내
초과 운행 가능

군수 시·도지사좌석형

일반형

시외
버스

고속형

전국

국토부

국토부직행형
도지사

일반형

마을
버스

단일

시･군･구 단일행정 구역
*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
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
선버스 정류소사이를 운행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주: 대광위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

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

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

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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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944개 노선버스 업체가

약 5만 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는 약 11만 4천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노선버스운송사업 현황]

업 종 업체수(개) 보유대수(대) 종사자수(명)

시내버스 397 35,877 89,416

농어촌버스 88 2,106 3,750

시외버스
(고속버스 포함) 77 5,984 10,787

마을버스 382 5,516 10,137

계 944 49,483 114,090

주: 2025년 6월말 기준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또한, 노선버스는 사업용 자동차 전체 여객 수송분담률 기준으로

37.4%를 차지하며, 이는 택시(21.8%)나 지하철(27.3%)보다 높은 수

치로, 주요 대중교통수단 중에서도 핵심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용 자동차 수송분담률 현황]

(단위: 억명)

구분 노선버스 택시 전세버스 철도 지하철 해운 항공

수송인원
(분담률)

42.6
(37.4%)

24.8
(21.8%)

1.4
(1.2%)

13.6
(11.9%)

31.1
(27.3%)

0.1
(0.1%)

0.2
(0.3%)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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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업·임업·어업용 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와 동법 제106조의7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첫째, 관할 세무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기자재를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

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안 제105조의4제1항).

둘째, 환급을 받으려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거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5조의4제3항).

셋째,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등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함

(안 제105조의4제5항).

넷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

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급세액 전액을 조합 또는 연합회에 지

급하여야 함(안 제105조의4제6항).

다섯째,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환급세액을 미지

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고,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미



- 8 -

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함(안 제105조의3제7항).

여섯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노선버

스 운송사업자로부터 미지급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함(안 제105조의3제8항).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5)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국민의 이동에 필수적인 운송

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근로여건과 복리후생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노선버스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뿐 아니라, 개인형 교통

수단 이용 증가 등으로 노선버스 이용승객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

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에 따라 전기버스 등 신차 도입과 그

에 따른 설비 비용 상승, 유가 및 타이어·부품비 인상 등 각종 비

용 요인도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

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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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보임.

[노선버스 수송인원 및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명, 억원, %)

구분
수송인원 매출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시내
농어촌

3,884 3,825 4,151 4,258 4,234 37,457 36,565 40,139 43,820 -

시외
(고속포함)

109 96 117 129 123 9,913 8,802 10,977 14,236 15,053

마을 643 629 659 656 663 2,654 2,662 2,833 2,918 2,998

합계 4,636 4,550 4,927 5,043 5,020 50,024 48,029 53,949 60,974 18,051

주: 국내 코로나19 종식 선언(’23.5.11) 이후 2024년도 시내·농어촌버스 매출액 자료는 별도

취합하지 않음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기준 11만 4,090명으로 나타남.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증감 추이]

(단위: 명)

업 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시내 84,337 83,880 83,598 84,540 87,657 89,416

농어촌 3,582 3,651 3,634 3,636 3,710 3,750

시외
(고속포함)

14,067 12,089 11,291 11,102 10,874 10,787

마을 9,527 9,634 9,827 10,064 10,093 10,137

계 111,513 109,254 108,350 109,342 112,334 114,090

주: 각 연도별 12월 기준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다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노선버스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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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총 부족인원은 필요인원의 18.9%(20,464명)로 추산되며, 그

중 시내버스가 15,787명으로 부족인원이 가장 많으며, 시외버스

3,106명, 고속버스 786명, 농어촌버스 785명 순임.

[업종별 운수종사자 부족 현황]

구분

2024년 12월 표준운송원가상/주 52시간 근로 시

버스대수
(A)

운전자수
(B)

필요인원
(C)

부족인원
(C-B)

부족률
(C-B/C)

특․광역시 시 내 16,629 40,105 47,386 7,281 15.4%

도(道)지역

시 내 19,249 36,778 45,284 8,506 18.8%

농어촌 2,112 3,046 3,831 785 20.5%

시 외 4,782 5,922 9,028 3,106 34.4%

고 속 1,450 1,936 2,722 786 28.9%

소 계 27,593 47,682 60,865 13,183 21.7%

총 계

시 내 35,878 76,883 92,670 15,787 17.0%

농어촌 2,112 3,046 3,831 785 20.5%

시 외 4,782 5,922 9,028 3,106 34.4%

고 속 1,450 1,936 2,722 786 28.9%

소 계 44,222 87,787 108,251 20,464 18.9%

주: 특․광역시에 제주도 포함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또한, 통계청의 운수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659억원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 구입 비용이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난바6),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

6) 최근 5년간 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 비용(2019～2023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시내버스 156,525 187,321 177,071 190,528 222,338 186,757

시외버스 85,471 73,420 71,421 92,375 73,043 79,146

합계 241,996 260,741 248,492 282,903 295,381 265,903

(단위: 백만원)

자료: 통계청, 연도별 운수업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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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일정 부

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7)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해주고 있으

며, 이 중 90%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4%

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감

안할 때,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매입부

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운수종사자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음8).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음.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26조9)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대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

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

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

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

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경감은 매출세액을 경감해주는 것이고, 개정안의 노선버스 운

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을 환급해준다는 점에서 두 제도 간 차이점이 있음.

9)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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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면세사업자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세액 환급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가

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부

가가치세의 기본 과세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세법상 이중 특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면세제도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이러한 구조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인정

되며, 면세사업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참고로,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동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

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10)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세율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와는 차이가

있음.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0)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기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이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제도임. 환급제도의 정책

대상인 기자재는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 적

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자재의 탈세 및 시장가격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을 확대하여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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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다른 품목과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고속버스 등의 타 운송수단의 용역 공급에 대해 이와 유사한

매입부가세 환급 특례 요구를 할 수 있음.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이미 부가가

치세가 면세 또는 과세되는 다른 여객운송 수단들과의 과세형평성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11)

또한,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유사 환

급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와 입법 제안12)이 있었던 바, 한

운송수단에 대해서만 환급 특례를 부여하면 유사 요구가 확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셋째, 개정안과 유사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액 경감 제도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제도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4항13)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

11)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고속버스·고속철도·항공기 등은 10% 부가가치세

가 과세됨.

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대표발의, 2024.10.28.)(의안번호 220494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 중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2024.11.13.)(의안번호 2205529)은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를 포함한 고속버스 여객운송업 전체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 중임.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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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4%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지급되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14)에 따라 해당 복지

기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15)에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의 경우 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사업이 기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는 측면과 복지기금 재원의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 복지혜

택 제공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제도운영의 적절성이 낮다고 판단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4년 24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09억원(연

평균 2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

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출연금(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

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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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 세수효과]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181 -181 -181 -181 -181 -903 -181

지방소비세
(25.3%)

-61 -61 -61 -61 -61 -306 -61

합계 -242 -242 -242 -242 -242 -1,209 -242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환급 신설은 부가가치세 과세원칙,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

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복지기금은 특정 구성원의

복지에 전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에 활용하는 것

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

므로, 동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